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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providing a basic data which would be useful to develop a 

political measure for forest fire prevention. The questionnaires asked hikers and local residents 

about forest fire prevention in Kangwon and Kyeongbuk Region on Spring 2013(March~May). 

We received 583 questionnaires. In results, an education through mass media, a public 

information about forest fire prevention, a developing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a 

utilization of volunteer, an organization of removing support team were suggested as political 

measure for forest fir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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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산불예방에 대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봄(3월-5월), 경상북도, 강원

도 지역의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583명의 응답을 얻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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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의한 교육, 산불방지 교육 및 홍보, 입산자에 대한 교육,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 봉사자들의 

활용,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지원단 조직 등의 산불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산불, 등산객, 지역주민, 인식

Ⅰ. 서론

최근 이상고온, 건조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일수, 산림 내 지피물 등 연소물질 증가 등으로 우

리나라에 발생하는 산불은 과거에 비하여 그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고 사회ㆍ환경ㆍ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강성호 외, 2004). 대형 산불은 입목의 피해뿐만 아니라, 맑은 물, 깨끗한 공

기의 공급, 야생동물 보전, 산림휴양기능 등과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상실되고(구교상 외, 2010),

또한 지역사회에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며(Lloret, et. al., 2002; Wimberly & Reilly,

2007), 산림생태계 교란을 유발하여 산림천이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ope &

Chaloner, 1985). 이렇듯 산불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손실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산불은 보통 어느 한정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화재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1996년 고성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청양ㆍ예산산

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전소시킨 양양산불, 2010년 울진산불, 2013년 포항ㆍ울주 산불을 겪으

면서 산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권춘근 외, 2013). 우리나라는 최

근 10년간(2003-2012) 연평균 산불발생 건수는 363건 이고 평균 피해면적은 718ha로 나타났다(산림청,

2013).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재로

그중 등산ㆍ행락인구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42%)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확산으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대는 등산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최근 들어 일주일에 1회 이상 등산을 하는 사람이 790만명, 한달에 1회 이상 등산을 하는 사람이

1,560만명에 이르고 있어 산불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노익상, 2009). 또한,

도시화ㆍ산업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산림생태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산림생

태계는 도심의 삭막함을 덜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충분히 만끽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켜주

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즉, 입산자들에게 산에서의 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하면 이용에 따른 산

불방지에 문제가 발생되고 산불방지에 비중을 주면 이용규제 등에 의해 여러 가지 불만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불방지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산불예방

방법은 부분적인 입산통제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산불은 계

속적으로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등산객들의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전

환 및 의식제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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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관한 연구는 주로 효과적인 방재 및 진화시스템에 대한 연구(김현식, 2002; 이시영 외, 2002;

조명희 외, 2003)가 대부분이다. 최근들어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 연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

는데 공무원 및 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대부분이고(구교상 외, 2010; 염찬호 외, 2012),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조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산불방지 정책에 있어 대국민 홍보효과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서 등산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산불방지 인식을 분석하여, 산불예

방에 대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산불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불방지활동에 대한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인식정도를 알아보

고, 미진한 부분을 좀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산객과 지

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방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산불예방에 대한 등산객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산불방지에 대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으로는 강원도 지역(평창 대관령․선자령, 강릉 대관령

옛길, 소금강 계곡, 동해시 무릉계곡)과 경상북도 지역(영주 소백산, 청송 주왕산, 영양 일월산, 울진

일월산, 문경 주흘산, 봉화 청량산)에서 등산객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강원

도 지역(강릉시 어흘리, 삼산, 상노동 연곡)과 경상북도 지역(영주 풍기․삼가, 청송 삼의, 영양 용화,

울진 소태․영양)에서는 지역주민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표본추출 방법은 대상 집단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표본을 무작위(random) 추출하여

야 되지만, 설문대상지를 중심으로 등산객이 산재되어 있어 무작위 추출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입

구에 사전에 교육을 받은 설문조사원을 배치하고, 가능한 등산객의 성별비율 및 연령층을 다양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적용하여, 등산객 및 지역주민 583명에 대한

현지설문조사(on-site survey)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항목은 2012년 산림청에서 조사한 ‘산불방지에

대한 등산객의 의식조사’와 같이 ‘등산객의 일반적 특성’, ‘산불조심 홍보관련 인식’, ‘산불조심기간 변

경 제시 기간’, ‘입산 통제 관련 인식’, ‘산불 과태료 관련 인식’, ‘산불 신고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항목을 작성하고 조사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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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조사항목

구분 세부설문내용

등산객의 일반적 특성

거주지

연령

성별

산불조심 홍보관련 인식

산불조심 홍보물 경험

경험한 홍보 매체

효과적인 홍보 매체

산불조심기간 변경 제시 기간 주관식

입산 통제 관련 인식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인식여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의 산행 지장 여부

입산통제구역 적정 여부

등산로 폐쇄 적정 여부

산불 과태료 관련 인식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시 적정 과태료 금액

산지 및 산인접지 부근 발화 및 발화물질 소지 시 과태료 인식

산지 및 산인접지 부근 발화 및 발화물질 소시지 적정 과태료 금액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의 산림에 입화 시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인식 유무

산불 신고에 대한 인식

산불발생시 신고기관

산불진화 담당 기관

산불진화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

Ⅲ. 분석결과

1. 등산객 설문조사 분석

1) 등산객의 일반적 특징

산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강원도 지역과 경상북도를 방문하

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2>와 같이 경상권 163명 47.8%, 수도권 78명 22.9%,

경기권 56명 16.4%, 강원권 30명 8.8%, 충청권, 전라권 각각 7명 2.1%로 조사되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결과, 전체 341명 중 50대의 연령

이 가장 많은 125명 36.7%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60대 96명 28.2%, 40대 이하 78명 22.3%, 70대

이상이 44명 12.9%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341명중 남성 187명 54.8%, 여성 154명 45.2%로 비교

적 균등하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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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등산객들의 일반적 특성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거주지

수도권 78 22.8

2.175

경기권 56 16.4

강원권 30 8.8

충청권 7 2.1

전라권 7 2.1

경상권 163 47.8

소계 341 100

연령

40대 이하 76 22.3

.961

50대 125 36.7

60대 96 28.2

70대 44 12.9

소계 341 100

성별

남자 187 54.8

.498여자 154 45.2

소계 341 100

2) 산불조심 홍보 관련 인식 분석

산불조심과 관련한 홍보물의 경험 유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산불조심 홍보물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341명 중 327명으로 95.9%로 조사되었으며,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14명 4.1%로 분석

되어 많은 응답자들이 산불 조심과 관련된 홍보물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불 조심 관련 홍보물을 경험한 매체에 대한 응답결과 ‘현수막’이 전체 404명 중 216명

5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TV를 통한 경험’이라고 응답한 수는 154명 38.1%, ‘전광판’이라고

응답한 수는 10명 2.7%,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수는 10명 2.5%, ‘신문’이라고 응답한수는 7명 1.7% 순

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는 6명 1.5%로 조사되었다. 효과적인 산불조심 홍보 매체에 대한 응답결과 전

체 380명 중 290명 76.0%가 ‘TV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산불조심 캠페인’이 74명 19.0%,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수가 10명 2.6%, ‘신문’이라고 응답한 수는 2명 0.5%, 그리고 ‘기타’ 4명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본 설문조사 결과 중 총 설문조사 대상자의 소계가 다른 이유는 복수응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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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불조심 홍보 관련 인식 분석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산불조심 홍보물 경험

있다 327 95.9

.199없다 14 4.1

소계 341 100

경험한 홍보 매체

TV 154 38.1 .498

신문 7 1.7 .142

인터넷 10 2.5 .169

전광판 11 2.7 .177

현수막 216 53.5 .483

기타 6 1.5 .132

소계 404 100 -

효과적인 홍보 매체

TV 290 76.0 .357

신문 2 0.5 .076

인터넷 10 2.6 .169

캠페인 74 19.0 .413

기타 4 1.1 .108

소계 380 100 -

3) 산불조심기간 변경 제시 기간

산불조심기간의 적정여부에 대한 인식결과는 <표 4>와 같이 대부분 현재의 산불조심 기간(봄철 2.1

∼5.15, 가을철 11.1∼12.15)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산불조심기간을 봄철∼가을

철, 봄철과 가을철 기간 연장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변경하자는 응답자들도 현재의 산불조심기간과

중복되는 시기가 많으므로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산불조심기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 문항은 설문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주관식 문항으로 총 341명 중 61명인 17.9%의 응답으

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산불조심기간 변경 제시 기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1 2명

2 1명

3 46명

4 1명

5 1명

6 1명

7 5명

8 4명

합 계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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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산 통제 관련 인식 분석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대해 341명 중 172명 50.4%가 ‘둘 다 알고 있다’라고 인식하였고, 114명

33.4%가 ‘둘 중 한 가지’만 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둘 다 모른다’라는 답변도 55명 16.1%

로 나타났다.

산행 시 입산통제나 등산로 폐쇄의 산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현행 유지’가 156명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다음으로는 ‘현행 보다 완화’가 89명 26.1%, ‘부분 확대’는 37

명 10.9%, ‘추가 확대’는 29명 8.5%, ‘완전폐지’는 30명 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인식은 ‘20%까지’가 96명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냈고, 그 다음으로는 ‘30%까지(현행)’가 74명 21.7%, ‘30%이상’이 35명 10.3%, ‘폐지’ 33명 9.7%, ‘10%

까지’가 25명 7.3% 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78명 22.8%의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등산로폐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인식은 ‘20%까지’가 95명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냈고, 그 다음으로는 ‘30%까지(현행)’가 76명 22.3%, ‘30%이상’이 33명 9.7%, ‘폐지’ 32명 9.4%, ‘10%까

지’가 24명 7.0%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81명 23.7%의 수치로 입산통제구역과 비슷한 비율을 보

였다.

<표 5> 입산 통제 관련 인식 분석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인식여부

둘 다 알고 있다 172 50.4

1.105

입산통제만 안다 87 25.5

등산로폐쇄만 안다 27 7.9

둘 다 모른다 55 16.1

소계 341 100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의 

산행 지장 

여부

추가 확대 29 8.5

1.020

부분 확대 37 10.9

현행 유지 156 45.7

현행보다 완화 89 26.1

완전 폐지 30 8.8

소계 341 100

입산통제

구역 적정 

여부

폐지 33 9.7

1.564

10%까지 25 7.3

20%까지 96 28.2

30%(현행) 74 21.7

30%이상 35 10.3

무응답 78 22.8

소계 3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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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입산 통제 관련 인식 분석(계속)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등산로 폐쇄 

적정 여부

폐지 32 9.4

1.563

10%까지 24 7.0

20%까지 95 27.9

30%(현행) 76 22.3

30%이상 33 9.7

무응답 81 23.7

소계 341 100

<표 6>은 연령에 따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의 산행지장 여부 분석 결과이다. ‘40대 이하∼50

대’그룹과 ‘60∼70대’ 그룹은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즉, ‘40대 이하∼50

대’그룹은 산행에 지장을 주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반면, ‘60∼70대’그룹에서는 폐쇄구간을 확대하거

나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시 연령에 따른 산행지장 여부 분석(5점척도)

구분 N 평균 구분 제곱 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40대 이하 76 3.49
집단-간 15.494 3 5.165 5.150 .002

50대 125 3.21

60대 96 2.95
집단-내 337.955 337 1.003

70대 44 2.91

소계 341 3.16 합계 353.449 340

5) 산불 과태료 관련 인식 분석

산불 과태료 관련 인식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 시 적정 과

태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341명 중 ‘1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수가 154명

45.2%, ‘5만원 이하’로 응답한 수가 70명 20.5%, ‘20만원 이하’가 54명 15.8%, ‘50만원 이하’가 40명

11.7%, 그리고 ‘30만원 이하’가 23명 6.8%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지 혹은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화 및 발화 물질 소지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입화금지는 알지만 벌금액은 모른다’는 응답자 수는 213명

6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둘 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수도 전체 341명 중 65명 19.1%로

조사되었으며 ‘둘 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수도 63명 18.5%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지 혹은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화 및 발화 물질 소지 시 적정 과태료 금액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341명 중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수가 117명 51.9%, ‘50만원 이하’로 응답한 수가 65명

19.1%, ‘100만원 이하’가 54명 15.8%, ‘300만원 이하’가 37명 10.9%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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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 입화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제에 대한 인식결과, 341명중 ‘모르

다’가 177명 51.9%로 나타났고, 164명 58.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산불 과태료 관련 인식 분석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시 적정 

과태료 금액

5만원 이하 70 20.5

1.225

10만원 이하 154 45.2

20만원 이하 54 15.8

30만원 이하 23 6.8

50만원 이하 40 11.7

소계 341 100

산지 및 산인접지 부근 

발화 및 발화물질 소지 

시 과태료 인식

둘 다 알고 있다 65 19.1

.614

입화금지는 알지만

벌금액은 모른다
213 62.5

둘다 모른다 63 18.5

소계 341 100

발화 및 발화물질 

소시지 적정 과태료 

금액

30만원 이하 117 51.9

1.149

50만원 이하 65 19.1

100만원 이하 54 15.8

300만원 이하 37 10.9

무응답 8 2.3

소계 341 100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의 산림에 입화 시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인식 유무

알고 있다 164 48.1

.500모른다 177 51.9

소계 341 100

6) 산불 신고기관에 대한 인식 분석

산불 발생 시 신고기관에 대한 인식 결과는 <표 8>과 같이 전체 341명 중 210명 61.6%가 ‘소방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97명 28.5%가 ‘산림청’으로 응답하였다. ‘해당 군청’은 23명 6.7%, ‘경찰서’는 9명

2.6%로 조사되었으며 ‘평소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수는 2명 0.6%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진화 담당기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산림청 및 산하기관’ 이라고 응답한 수가 전체 341

명 중 246명 72.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방방재청 및 소방서’라고 응답한 수가 49

명 14.4%, ‘해당 지자체’라고 응답한 수가 37명 10.9%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9명 2.6%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산불 진화담당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341명 중 239명 70.1%가 ‘언론매체의 내용을

보고’라고 응답하였으며, 67명 19.6%는 ‘경험에 의하여’라고 응답 하였고, 기타 의견은 35명 1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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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산불 신고기관에 대한 인식 분석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산불발생시 

신고기관

산림청 97 28.5

.949

해당군청 23 6.7

소방관서 210 61.6

경찰관서 9 2.6

평소 알고 지내는 공무원 2 0.6

소계 341 100

산불진화 담당 

기관

산림청과 그 산하기관 246 72.1

.835

해당 지자체 37 10.9

소방방재청과 소방서 49 14.4

기타 9 2.6

소계 341 100

산불진화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

언론매체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고 239 70.1

.669
경험에 의하여 67 19.6

기타 35 10.3

소계 341 100

2. 지역주민 설문조사 분석

1) 지역주민의 일반적 특성

산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강원도 지역과 경상북도에 거주하

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강원도 지역주민 134명과 경상북도 지역주민 108명이 응답하

였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 242명 중

70대의 연령이 가장 많은 95명 39.3%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60대 67명 27.6%, 50대 이하 45명

18.6%, 80대 이상이 30명 12.4%, 40대 이하가 5명 2.1%로 조사되어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242명중 남성 147명 60.7%, 여성 95명 39.3%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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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역주민의 일반적 특성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거주지

경상북도 134 55.4

.498강원도 108 44.6

소계 242 100

연령

40대 이하 5 2.1

.995

50대 45 18.6

60대 67 27.6

70대 95 39.3

80대 이상 30 12.4

소계 242 100

성별

남자 147 60.7

.489여자 95 39.3

소계 242 100

2) 산불조심 홍보 관련 인식 분석

홍보물 경험 유무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이 전체 242명 중 홍보물 경험이 ‘있다’가

236명 97.5%로 높은 비율을 제시하였고, ‘없다’가 6명 2.5%로 조사되었다.

경험한 홍보 매체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전체 287명 중 'TV‘가 163명 56.8%로 높은 비율을 제시하

였고, 그다음으로는 ‘현수막’ 118명 41.4%, ‘전광판’ 2명 0.7%, ‘신문’ 1명 0.3%, ‘기타’ 3명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효과적인 홍보 매체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전체 246명 중 ‘TV’가 213명으로 86.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캠페인’ 21명 8.5%, ‘신문’ 2명 0.8%, ‘인터넷’ 1명 0.4%, ‘기타’ 9명 3.7%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 중 총 설문조사 대상자의 소계가 다른 이유는 복수응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지역주민들의 산불조심 홍보 관련 인식 분석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산불조심

홍보물 경험 유무

있다 236 97.5

.156없다 6 2.5

소계 242 100

경험한 홍보 매체

TV 163 56.8 .469

신문 1 0.3 .064

인터넷 0 0.0 .000

전광판 2 0.7 .090

현수막 118 41.4 .500

기타 3 1.0 .110

소계 287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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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역주민들의 산불조심 홍보 관련 인식 분석(계속)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효과적인 홍보 매체

TV 213 86.6 .325

신문 2 0.8 .090

인터넷 1 0.4 .064

캠페인 21 8.5 .282

기타 9 3.7 .189

소계 246 100 -

3) 산불조심기간 변경 제시 기간 

산불조심기간의 적정여부에 대한 인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산불

조심 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산불조

심기간을 봄철∼가을철, 봄철과 가을철 기간 연장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변경하자는 응답자들도 현재

의 산불조심기간과 중복되는 시기가 많으므로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산불조심기간은 적정

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 문항은 설문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주관식 문항으로 총 341명 중 61

명인 17.9%의 응답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 산불조심기간 변경 제시 기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 1명

2 1명

3 1명

4 2명

5 1명

6 1명

7 1명

8 1명

9 2명

10 3명

11 5명

12 2명

13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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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산불조심기간 변경 제시 기간(계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4 2명

15 1명

16 1명

17 1명

18 1명

19 2명

20 1명

21 1명

22 2명

23 1명

24 1명

25 1명

26 8명

합계 79

4) 입산 통제 관련 인식 분석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에 대한 인식 응답은 <표 12>와 같이 전체 242명 중 140명 57.8%가 ‘입

산통제와 등산로폐쇄 중 한 가지만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둘 다 알고 있다’는 67명 27.7%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자도 35명 14.5%로 나타났다.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로 인한 생업지장 여부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242명 중 141명 58.3%가

‘현행 유지’라고 인식하였고, 61명 25.2%가 ‘현행보다 완화’, 21명 8.7%가 ‘완전폐지’, 11명 4.5%가 ‘부

분확대’, 8명 3.3%가 ‘추가확대’로 조사되었다.

적정한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인식 결과, 전체 242명 중 ‘30%’현행 유지가 73명 30.2%로 가장 놓은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10%까지’가 47명 19.4%, ‘20%까지’가 45명 18.6%, ‘폐지’가 24명

9.9%, ‘30%이상’이 6명 2.5%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47명 19.4% 였다.

적정한 등산로 폐쇄에 대한 인식 결과 <표 12>와 같이 전체 242명 중 ‘30%’ 현행유지가 74명

30.6%로 가장 놓은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10%까지’가 49명 20.1%, ‘20%까지’가 42명

17.4%, ‘폐지’가 20명 8.3%, ‘30%이상’이 7명 2.9%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50명 2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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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관련 인식 분석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인지여부

둘 다 알고 있다 67 27.7

.982

입산통제만 안다 110 45.4

등산로폐쇄만 안다 30 12.4

둘 다 모른다 35 14.5

소계 242 100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시 생업 지장 

여부

추가 확대 8 3.3

.825

부분 확대 11 4.5

현행 유지 141 58.3

현행보다 완화 61 25.2

완전 폐지 21 8.7

소계 242 100

입산통제 구역 

적정 여부

폐지 24 9.9

1.584

10%까지 47 19.4

20%까지 45 18.6

30%(현행) 73 30.2

30%이상 6 2.5

무응답 47 19.4

소계 242 100

등산로 폐쇄 

적정 여부

폐지 20 8.3

1.564

10%까지 49 20.1

20%까지 42 17.4

30%(현행) 74 30.6

30%이상 7 2.9

무응답 50 20.7

소계 242 100

<표 13>은 연령에 따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시 생업지장 여부 결과이다. ‘40대 이하’그룹과

‘50∼70대’그룹, ‘80대 이상’그룹은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40대 이하’

그룹은 생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반면, ‘50∼70대’그룹에서는 폐쇄구

간을 완화하거나 현행을 유지해야한다는 인식을 보였고, ‘80 이상’그룹에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표 1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시 연령에 따른 생업지장 여부 분석(5점척도)

구분 N 평균 구분 제곱 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40대 이하 5 2.60
집단-간 11.932 4 2.983 4.645 .001

50대 45 3.00

60대 67 3.24
집단-내 152.200 237 .642

70대 95 3.46

80대 이상 30 3.60
합계 164.132 241

소계 242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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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불 과태료 관련 인식 분석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 시 적정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인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체 242명 중 ‘5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수가 144명 59.5%, ‘10만원 이하’로 응답한

수가 71명 29.3%, ‘30만원 이하’가 15명 6.2%, ‘20만원 이하’가 8명 3.3%, 그리고 ‘50만원 이하’가 4명

1.7% 순으로 조사되었다.

산지 혹은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화 및 발화 물질 소지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입화금지는 알지만 벌금액은 모른다’는 응답자 수는 167명 69.0%

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둘 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수가 52명 21.5%로 조사되었으며, ‘둘

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수는 21명 8.7%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2명 0.8%였다.

산지 혹은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화 및 발화 물질 소지 시 적정 과태료 금액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242명 중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수가 192명 79.3%, ‘50만원 이하’로 응답한 수가 22명 9.1%,

‘100만원 이하’가 15명 6.2%, ‘300만원 이하’가 7명 2.9% 순으로 조사되었고, ‘무응답’은 2명 0.8%였다.

산림에 입화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제에 대한 인식 결과, 242명 중 ‘알

고 있다’가 136명 56.2%로 나타났고, 101명 41.7%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5명 2.1%였

다.

<표 14> 산불 과태료 관련 인식 분석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입산통제 구역 및 폐쇄 

등상로 출입 시 적정 

과태료 금액

5만원 이하 144 59.5

.937

10만원 이하 71 29.3

20만원 이하 8 3.3

30만원 이하 15 6.2

50만원 이하 4 1.7

소계 242 100

산지 및 산인접지 부근 

발화 및 발화물질 소지시 

과태료 인지

둘 다 알고 있다 52 21.5

.569

입화금지는 알지만 벌금액은 모른다 167 69.0

둘다 모른다 21 8.7

무응답 2 0.8

소계 242 100

산지 및 산인접지 부근 

발화 및 발화물질 소지시 

적정 과태료 금액

30만원 이하 192 79.3

.916

50만원 이하 22 9.1

100만원 이하 15 6.2

300만원 이하 7 2.9

무응답 6 2.5

소계 242 100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의 

산림에 입화시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인식 유무

알고 있다 136 56.2

.539
모른다 101 41.7

무응답 5 2.1

소계 2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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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불신고 기관에 대한 인식 분석

산불 발생 시 신고기관에 대한 인식 결과 <표 15>와 같이 전체 242명 중 123명 50.8%가 ‘소방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74명 30.6%가 ‘산림청’으로 응답하였고, ‘해당군청’은 43명 17.8%, ‘경찰서’는 2명

0.8%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산불진화 담당기관에 대한 인식 결과, 전체 242명 중 ‘산림청 및 산하기관’이 149명 61.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방방재청 및 소방서’라고 응답한 수가 52명 21.5%, ‘해당 지자체’라고

응답한 수가 40명 16.5% 그리고 기타는 1명 0.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불 진화담당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242명 중 176명 72.7%가 ‘언론매체의 내

용을 보고’라고 응답하였으며, 44명 18.2%는 ‘경험에 의하여’ 라고 응답하였고, 기타는 22명 9.1%로 나

타났다.

따라서, 산불신고기관으로는 소방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산불진화 담당기관으로는 산림청 및 산하기

관으로 응답하였고, 산불진화기관으로 인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의 홍보를 보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5> 산불 신고기관에 대한 인식 분석

Variable Class
survey

N % 표준편차

산불발생시 

신고기관

산림청 74 30.6

.896

해당군청 43 17.8

소방관서 123 50.8

경찰관서 2 .8

평소 알고 지내는 공무원 0 0

소계 242 100

산불진화 담당 

기관

산림청과 그 산하기관 149 61.6

.834

해당 지자체 40 16.5

소방방재청과 소방서 52 21.5

기타 1 0.4

소계 242 100

산불진화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

언론매체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고 176 72.7

.644
경험에 의하여 44 18.2

기타 22 9.1

소계 242 100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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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의 입산자 실화 감소방안과 산불신고 의식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산을 찾는 등산객(341

명)과 산림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산불조심 홍보 관련 인식분석에서는 등산객과 지역주민 모두 산불조심 홍보물을 각각 327명

(95.9%), 236명(97.5%)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홍보 매체로는 등산객 290명

(76.0%), 지역주민 213명(86.6)이 ‘TV’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산불조심기간 변경 제시 기간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불 조심 기간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입산 통제에 대해서는 등산객은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에 대해 둘 다 알고 있었지만(172명, 50.4%), 지역주민의 경

우 대부분이 입산통제만 알고 있는 것으로(110명, 45.4%) 분석되어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 및 등산

로 폐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등산객의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의 산행 지장여부와, 지역주민의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시

생업 지장 여부에서는 등산객과 지역주민 모두 현행유지가 각각 156명(45.7%), 141명(58.3%)으로 조사

되었고, 입산통제 구역 적정 여부에서는 등산객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해야한다’가 96명

(28.2%)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민들은 현행유지가 73명(30.2%)으로 현행유지를 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등산객의 연령에 따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의 산행지장 여부 분석 결과 ‘40대 이하∼50대’

그룹은 산행에 지장을 주어 더 완화를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60∼70대’ 그룹은 폐쇄 구간을

확대하거나 현행대로 유지 해야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경우 ‘40대 이하’는 생업에 영향

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반면, ‘50∼70대’그룹에서는 폐쇄구간을 완화하거나 현

행을 유지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산불 과태료 관련 인식분석에서는 등산객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154명(45.2%), 지역주민

의 경우 ‘5만원 이하’ 144명(59.5%)으로 나타났다. 산지 및 산인접지 부근 발화 및 발화물질 소지 시

과태료 인식에서는 등산객 및 지역주민 각각 213명(42.5%), 167명(69.0%)으로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산불 신고 기관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는 산불발생시 신고기관은 등산객 및 지역주민 두 그룹 모

두 소방관서가 210명(61.6%), 123명(50.8%)으로 조사되어 신고기관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산불진화 담당 기관은 두 그룹 모두 산림청과 그 산하기관이 246명(72.1%), 149명(61.6%)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불진화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두 그룹모두 ‘언론매체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고’

가 239명(70.1%), 176명(72.7%)로 조사되었다.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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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대별 산불발생 원인에 있어 1980년대 이전의 산불은 원인별로 연도에 따라서 산불발

생률의 증감이 교차되고 있으나 1980년대에 이후에는 입산자실화에 의한 산불발생률이 연대에 상관없

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률과 다른 원인에 의

한 산불발생률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등반객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률이 다른 원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농ㆍ산촌지역의 산불발생

원인도 논ㆍ밭두렁 소각에서 영농폐기물 소각 등으로 다소 바뀌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불방지 교육 및 홍보

산불방지교육을 통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인적 재난중 하나인 ‘입산자 실화’, ‘논밭두

렁 소각’과 같은 효력이 없는 관행들을 근절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등산 및 야영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산불방지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산불방지교육과 홍보의 매체로는 등

산객 대상으로는 전시, 유인물, 라디오 및 TV를 통한 교육과 홍보, 대화를 통한 교육, 그리고 인터넷

을 활용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영농교육, 반상회 시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2)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지원단 조직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산불 방지제도 중 공동소각의 경우 현행 제도자체는 유지하면

서, 읍면동 단위의 농민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가칭 “소각지원단”의 조직과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

체의 활성화를 통한 불법 소각 감시와 공동소각을 실시한다.

3) 자원 봉사의 활용

명예 산불 감시원, 숲 해설가, 학교의 자원 봉사 프로그램, 시민단체의 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 자원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산불 예방 및 홍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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